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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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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1.5경계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

사 결정요인과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관련 상호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화재경험

이 있을 경우, 개인 및 기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당 월평균 지

불의사금액은 모형에 따라 3,220~3,283원으로 추정되었고, 연간 총 지불의사금액은 7,867~8,017억 수준으로 

2020년 기준 화재 재산피해액 6,005억보다 많은 수준이며, 대형화재 재산피해액의 6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는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가 향후 소방안전 재정부족액 추정치를 상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소방안전이 확보된다면 국민들은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다중이용시설화재, 대형화재, 지불의사, 조건부가치측정법, 사회재난

Ⅰ. 서론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 화재를 비롯한 대형화재의 증가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

다(소방청, 2023). 표면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직접적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노후로 인한 합선, 누

전, 과부하, 관리인의 부주의,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의 미설치 또는 미작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이러한 표면적인 화재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대형화재가 발생

할 때마다 소방방재 시설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거나 관련법 및 제도를 수정·

보완해 왔다(박재성, 2017; 권설아 외, 2018; 조성, 2018; 이의평, 2019). 그러나 수많은 인명 피해

를 유발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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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더욱이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라는 여론의 불만이 들끓을 때

마다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엄

벌하는 방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 가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측면에서 다중이용

시설 대형화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의 원인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인식(Tversky and Kahneman, 1974; 

Slovic, 2000), 위험 상황에 대한 신뢰(Mayer et al., 1995; Rousseau et al., 1998), 위험의사소통

(Dietz et al 2002; 박재성, 2017; 박기묵 외, 2022), 안전문화(Akama et al., 2014; Espina and 

Teng-Calleja, 2015)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위험인식을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실현하고, 위

험 상황에 대한 신뢰 수준과 원활한 위험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의 발

생빈도와 피해수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의사소통은 위험정보의 송신자인 정부나 

관련기관과 수신자인 대중이 주고받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Covello et 

al., 1986). 따라서, 대형화재와 같은 위험상황 관련 정보에 대한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

한 위험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부의 대형화재 대비 및 소방방재 

시스템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위험상황을 극복하

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원인의 근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재가 불러올 ‘피해’에 

대한 경각심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화재 예방 및 대응책도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지 않고

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

안은 정부와 국민이 화재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상호 간 원활한 위험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여 화재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방방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 원활한 위험 의사소통 체계와 위험회피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박기묵 외, 2022).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

시설 업주 및 관계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소방기관의 정기점검 강화, 이용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와 인력의 보완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

설 관계자 및 이용자 소방교육, 소방시설 점검 등은 거의 대부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립자, 건

물주가 고용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하거나 사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점검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1)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

선되어 2013년 1,294명에서 2022년 783명으로 일본(2019년 기준 763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

되었으나(통계청, 2023)2), 2018년 이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고, 화재진압 및 구조 

등과 관련된 소방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큰 편이다(소방청, 2022: 35). 소방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 통계청(2023)의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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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로 두는 소방장비(소방자동차 및 보조장비)의 배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고, 23층 높이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 고가사다

리는 전국에 10대뿐이며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방장비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허등용·구균철, 2020).3) 전술한 것처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함께 소방인력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소방안전 관련 재정수입은 재정수요

에 비해 부족하며, 소방안전재정 부족액은 2025년 5,405억원, 2027년 6,340억으로 시간이 지날수

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허등용·구균철, 2020: 85). 특히, 소방대상물 및 대형화재 등의 증

가로 인해 소방안전세출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소방안전 세입의 증가액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

방안전재정 부족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소방방재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어 화재 관련 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 해결방법은 소방안전재원을 확

충하는 것이다. 

소방안전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과 소방안전세(가칭)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증액은 납세자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발생 없이 중앙-지방간 분담비

율의 변경으로 가능하지만 국가 재정 배분 측면에서 충분한 수준의 증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

나 화재피해저감 등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가 존재한다면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소방안전세(가칭)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허등용·구균철, 2020: 131-141). 화재 

관련 위험 의사소통체계의 확립과 위험회피정책 수립 등 체계적인 소방방재시스템을 확충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소방안전재정의 확보가 관건이며,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고려한다면 우선적

으로 국민의 화재위험회피 비용의 지불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편익 도출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형화재 경감을 비롯하여 소방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지불의

사를 분석한 논문은 본 연구진이 아는 한 한편도 없다.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대형화재 위험회피 

정책을 통해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은 정부정책의 편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편익은 위험회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형화재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

익의 화폐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중이용

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대형화재 예방이라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보완⋅대체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 전체의 효용 또는 편익을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비용과 편익의 주체인 시민들의 지불의사로부

터 직접 도출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한다. 방법론적 측

면에서 본 연구는 CVM의 다양한 지불의사 유도방법 중 단일양분선택형의 비효율성과 이중양분

선택형의 두 질문 간 반응효과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1.5양분선택형(one-and-one-half 

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영(0)의 지불의사를 처리할 수 있는 스파이크모형(spike model)

을 결합한 1.5경계 스파이크모형을 준용한다(Kriström, 1997; Kwon et al., 2012; Kim, et al., 2015).

3)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의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의 경우 70m 고층용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화재의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33층 아파트가 전소했다(울산신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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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조사시점(2022년 3~4월) 직전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의거하여 편익 대

상 가구수는 2020년 말 기준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다중이용시설 화재

최근 10년간(2013~2022) 연평균 화재건수는 4,125.7건, 인명피해 2,286.9명(사망 317.2명, 부상 

1,968.7명), 재산피해 6,528.8억원이 발생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동안

에도 화재건수는 다소 줄었으나(2022년에는 급증)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형화재의 증가 때문에 

인명피해는 최근에 급증하였고 재산피해는 전반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4) 1971년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사망 163명, 부상 63명)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망 192명, 부상 148

명) 이후에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사 40명),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

망 39명, 부상 51명), 2019년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망 3명, 부상 56명), 2020년 이천 물류센터 신

축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2명), 2022년 경기도 이천 학산빌딩 화재(사망 5명, 부상 43명) 등 

대형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표 1> 2013~2022년 화재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12,573 22,869 3,172 19,687 6,528,820,046

2013  40,932  2,184   307  1,877   434,467,312

2014  42,135  2,181   325  1,865   405,351,974

2015  44,435  2,093   253  1,840   433,166,488

2016  43,413  2,024   306  1,718   420,638,287

2017  44,178  2,197   345  1,852   506,914,061

2018  42,338  2,594   369  2,225   559,735,702

2019  40,103  2,515   285  2,230   858,496,234

2020  38,659  2,282   365  1,917   600,475,432

2021  36,267  2,130 276  1,854 1,099,124,986

2022  40,113  2,668 341  2,327 1,210,397,499

자료: 소방청(2023: 22).

4) 대형화재는 인명피해가 사망 5명 이상 또는 사상자(사망자와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이거나, 재산

피해가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를 말하며, 최근 5년간 대형화재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 건수는 2018

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18건, 2021년 15건, 2022년 24건, 사망자의 경우 2018년 69명, 2019년 11

명, 2020년 62명, 2021년 6건, 2022년 34건, 재산피해는 2018년 71,838백만원, 2019년 392,171백만원, 

2020년 131,296백만원, 2021년 562,450백만원, 2022년 522,852백만원 이 발생했다(소방청, 2023: 149).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연구  339

반복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참사를 막으려면 사후수습 위주인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

지만,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피해 규모는 주택 

등과 같은 일반시설보다 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는 관련법에 따라 다양하지만 불특

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이상의 시설과 공동주택이 포함되며, 「건축법」에서 정한 다중이용 건

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된다. 소방청

에서 화재 관련 통계에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중

이용시설의 범위는 훨씬 넓으며, 특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포함하면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화재라도 철저한 

소방방재시스템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한다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소방시설 미비,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부족, 만연한 화재 안전 불

감증 등과 같은 원인과 맞물려 재앙 수준의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그 동안 다중이용시

설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2. 선행연구 분석

최근까지 논의된 선행연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로 다중이용

시설 등 건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의 위험성 경고와 소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의 재

정비 및 안전규제 정책의 개선을 통한 대형화재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나 비교적 최근의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

진·우성천(2010)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불특정 다수인이나 관계자 모두에게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안전 개선방안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 방안으

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축, 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 구조·용도 변경 시 신고의

무화, 내장재 불연화 및 방염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권설아 외

(2018)는 이론적 논의 차원에서 재난취약성과 화재취약성 분석과 사례 분석의 차원에서 제천 스포

츠센터 화재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살펴봄으로써 재난취약성 극복을 위한 안전대책

을 제시하였다. 조성(2018)은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례에서 나타난 소방대응의 적정성 판단을 통

해 향후 소방 대응력의 강화를 시설관리 측면과 초기대응 측면의 문제점을 현장대응측면, 인명구

조 측면, 현장지휘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피해확산의 원인으로 제시된 시설관리와 신고지

연의 문제는 소방훈련의 개선, 초기 현장 대응 상의 문제는 상황 판단능력 고양 교육 실시, 현장지

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관 교육 훈련 체계 개편과 무선기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예산지원과 

장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의평(2019)과 송용선(2021)도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사

례를 대상으로 소방대의 현장대응 및 지휘관의 역량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재욱(2022)은 다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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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운영실태 분석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분석 등

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화재 초기대응 능력 강화의 

필요성. 둘째, 비상구 유지·관리의 철저. 셋째, 실내 장식물의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 넷째, 소방

안전 교육·훈련의 강화. 다섯째, 소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강화. 여섯째,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법·제도적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이에 따른 해결방

안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기술통계 및 규범적 연구들과는 달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소방안전

관리자 대상의 실증연구로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위급상황 대처능력의 수준과 영

향 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시한 황경희·이옥철

(2017)의 연구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과 업무역량 강화 방안 제시

한 이호승 외(2022)의 연구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대형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하여 안

전시설의 재정비나 안전규제정책의 강화보다 관계기관에 대한 신뢰, 관련 기관 및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위험인식 및 위험정보의 의사소통 증대 필요성을 주장한다. 신뢰와 위험의사소통5)과 관련

된 선행연구는 주로 개념적 정의 차원에서 위험 이슈의 관리와 위험관리 의사결정의 집행과 통제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강요하기 위한 이론적 설명에 머무르고 있으며(소영진, 2000; 정익재, 2018; 

왕재선·김선희, 2017; 배숙경, 2018), 대형화재와 관련된 관계 기관 신뢰, 위험인식, 위험정보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일부 규범적 연구(박동균, 2005; 이재욱, 

2022)와 더불어 최근에는 정부신뢰와 화재대응과의 인과관계 분석(김상운·도수관, 2022)과 대형

화재와 관련된 정보수신자의 역량, 화재 위험 인식수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등이 대형

화재위험소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박기묵 외, 2022)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유형의 대형화재 관련 논문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동균(2005)은 양양 산불사고와 세

월호 사례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기관리 조직

의 학습 부재와 대응훈련 및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재욱(2022)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주, 영업주, 종사자들의 화재 발생 경각심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소방관서와 

관련 행정기관의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상

운·도수관(2022)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은 정부 신뢰와 화재대응 신뢰 사이에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방법 등

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기묵 외(2022)의 연구에서는 대형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소통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탐색적 모형을 개발하고, 실증분석 결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

5) 위험 의사소통의 의미와 관련하여  Krimsky and Plough(1988)는“위험의 존재, 특성, 형태, 강도 그리고 수

용과 관련하여 개인이 정보를 얻는 모든 유형의 의사소통”, 왕재선(2017)은 재난이나 위험과 관련하여 법

적․제도적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의 메시지를 개인, 집단, 조직 간에 상호 교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

다. 특히 Habermas(2001)는“소통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어 정부 의사

결정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로 정의하여 위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속

적인 위험 의사소통을 통하여 향후 잠재적, 위협적인 조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자 간 상호

적 신뢰가 인정되는 환경을 형성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위험 예방 및 사

후 대응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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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정보소통의 효과는 대형화재에 대한 정보 습득 능력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지 정도에 의해 

유의미한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응답자의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위험정

보수용역량과 화재위험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며 모형 전체에 대한 간접적 조절효과인 조절된 매개

효과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소방 및 화재대응 관련 예산과 관련된 연구이다. 소방안전 관련 예

산문제는 소방방재시설, 소방인력, 안전 규제정책, 교육훈련, 위험의사소통 등의 제고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 등의 위기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동균·장철영(2018)은 규범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소방안전과 같은 

위기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사후적 대응과 복구 보다

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재정적 투자의 필요성과 재정적 제약요인이 위기관리 행정의 문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허등용·구균철(2020)은 ｢소방안전 재정수요 추계 및 중앙-지방의 

합리적 재원 분담방안」 연구를 통하여 소방안전 부족 예산과 이의 충당 방안을 분석한 유일한 실

증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소방안전 재정확충과 관련한 문

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방안과 재원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공

무원이 국가직으로 되면서 소방안전 재정부족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방안전 재원이 확

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의 소방안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율과 소방안전

교부세의 인상 및 소방안전세(가칭)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소방안전세 도입의 경우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화재피해저감 등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가 존재한다면 추가적인 세부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소방안전세(가칭)

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한 세 가지 유형의 선행연구들의 경우 소방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재정비, 안전규제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대형화재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

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위험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형화재의 위험의사소통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화재 관련 위험 의사소통체계의 확립과 위험회피정책 수립 등 체계적인 소방방재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방안전재정의 확보가 관건이며,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

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국민의 화재위험회피 비용의 지불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편

익 도출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형화재 경감을 비롯하

여 소방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지불의사를 분석한 국내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다중이용시설 화재나 일반화재의 피해저감 또는 소방안전을 위한 지불의사 연구 

등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도시와 삼림 인접지역(Wildland Urban Interface Area)의 산불피해저감을 

위한 지불의사 또는 저감정책의 비용공유 의사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

의 방법론과 결과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들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Loom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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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zalez-Cabán(2004)은 투표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불피해저감정책의 하나인 맞불

(prescribed fire)에 대한 지불의사를 측정하였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몬타나 중의 주민들의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액은 각각 $460, $392, $323로 추정되었고, 연료사용감축정책에 대한 지불

의사액은 각각 $510, $239, $189로 추정되었다. Loomis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하여 플로리다 지역주민의 맞불정책의 비용공유에 대한 지불의사를 가구당 연간 $557

로 추정하였으며 인종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aval et al.(2007)의 연

구에서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콜로라도주의 도시와 삼림 인접지역 거주자에 대한 산불

피해저감을 위한 맞불정책 비용공유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800 수준인 것으로 추정

되어, 산불관리정책 비용은 전적으로 일반납세자의 부담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정책수혜자 부담형

태로 지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ánchezet al.(2022)과 González-Cabán and 

Sánchez(2017)은 다양한 형태의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를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와 산림 인접지역 거주자의 소득, 학력, 인종별로 주관적 위험인지정도에 따른 산불피해

저감 정책의 비용 지불의사를 추정한 결과 주관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 거주자는 10년간 산불위험

저감 정책 비용으로 $1,570~$1,700 정도의 지불의사가 있으나 중간 수준 이하의 주관적 위험지역 

거주자는 지불의사가 없거나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저소득/저학력 

집단에서는 주관적 위험인식과 관계없이 맞불정책 등의 산불피해저감 정책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고소득/고학력 집단에서는 인종에 관계없이 $1,690~$1,770의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인 다중이용시설 화재피해 저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화

재피해 저감에 대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추정모형

1.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의 경제적 편익 측정방법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 저감과 같은 비시장재의 편익측정은 마샬(Marshall)의 소비자 잉여와 

힉스(Hicks)의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및 등가잉여(equivalent surplus)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김재홍·김승남, 2013). 공공재와 여타 시장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모형에 기초

하여 공공재의 질 변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행비용모형(TCM: travel cost 

model), 헤도닉가격모형(HPM: hedonic price model), 회피행위모형(ABM: averting behavior 

model),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odel)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대상재화

인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은 내용상으로는 전형적으로 회피행위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 회

피행위모형은 대상재화의 악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체재에 지출하는 회피비용을 통하여 대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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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질 저하에 때한 후생감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회피지출이 정확한 후생지표로 사용

되기 위해서는 비결합성(nonjointness), 대상재화에 대한 완전 대체성, 단일목적성 등의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생수구입이나 정수기구입 등(김도영·김경환, 

1994), 대기오염 회피를 위한 외출 감소(엄영숙, 1998; 엄영숙·오형나, 2019), 공기청정기 구입(엄

영숙 외, 2019) 등도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적절한 회피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재화인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의 회피비용은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개인 

또는 가구의 보험구입 비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완전 대체재라고 볼 수 없으며 이들 보험의 성격은 회피지출

의 비결합성 및 단일목적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행위모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는 보상수요함수를 직접 도출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에 대한 후생효과를 추정한다.

2. 본 연구의 조건부가치측정법 추정방법

1) 효용차이모형 조건부가치측정법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힉스후생함수를 가상시장에서 도출하여 비시장재의 화폐가치를 측정하는 방

법이다. 추정모형으로는 Hanemann(1984)의 효용차이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과 Cameron(1988)

의 소비함수모형(expenditure function model)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 모형은 쌍대형으로 사실상 

동일한 모형이며, 본 연구에서는 효용차이모형에 근거한 투표형(referendum type) 조건부가치측정법

을 사용하며, 이론적 모형과 수식은 Hanemann(1984)과 Kim et al.(2015)을 원용한다.

특정 비시장재의 가상시장에서 응답자에게 대상재화의 수준 변화에 대한 조건으로 특정가격 A

를 제시하였을 때, 이 금액을 수용하면(yes) 1, 거부하면(no) 0의 두 대안을 가진다면 이러한 조건

부 가치측정모형은 이산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이 된다. 즉, 응답자는 ‘yes’를 선택하면 

‘no’를 선택할 경우보다 제시금액 A를 지불하여 더 많은 효용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식(1)

과 같이 표현된다.

V(1,Y - A,S ) + ¡1�> V(0,Y,S ) + ¡0�� (1)

여기서 V(�)�은 간접효용함수이며 1과 0은 제시금액의 수용과 거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Y

는 응답자의 소득, A는 제시금액, S는 응답자의 개인별 속성변수, ¡0�, ¡1��은 확률오차로서 평균이 0 

이고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를 의미한다. 

개별응답자가 제시금액 A에 대하여 “yes”를 선택할 확률 ¬1��과 ‘no’를 선택할 확률 ¬0��는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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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V(1,Y - A,S ) - V(0,Y,S ) > ¡0�- ¡1�]�

¬0�= 1 - ¬1��
  (2)

식(2)에서 ¬1��은 “예”를 선택할 확률이며 P(�)�은 확률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0�- ¡1��을 ¤�로 

정의하면, ¬1��은 식(3)의 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로 표현된다.

  ¬1�= P(ˆV > ¤) = F¤�(ˆV)�   (3)

식(3)에서 ˆV�는 V(1,Y - A,S ) - V(0,Y,S )�를 의미하고 F¤�(�)�은 ¤�의 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F¤�(�)�를 로짓모형으로 설정하여 ˆV�의 매개변수를 추정한다.

2) 1.5경계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다양한 형태의 지불의사 유도방법6) 중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권고

하였다(NOAA, 1993; 김재홍, 2006). 양분선택형도 단일경계양분선택형, 이중경계양분선택형, 1.5

경계양분선택형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단일경계양분선택형은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

사를 한 번만 질문하고 면접을 종결하는 반면 이중경계양분선택형은 1차 질문의 결과에 따라 후

속 질문을 한 번 더 시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경계양분선택형이 단일양분선택형보다 

통계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답 편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7) 1.5경계양분선택형은 하한제시금액에 ‘no’ 응답

자와 상한금액에 ‘예’ 응답자에게는 추가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일경계양분선택형과 동

일하며, 하한제시금액에 ‘yes’ 응답자와 상한제시금액에 ‘no’ 응답자에게는 2차 질문을 한다는 점

에서 이중경계양분선택형과 유사한 단일경계양분선택형과 이중경계양분선택형의 혼합 형태 지

불의사 유도방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계양분선택형의 응답편의를 감소시키면서 

단일경계양분선택형에 비하여 통계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1.5경계양분선택형 모형을 적용

한다.8)

6)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개방형, 경매법, 지불카드형, 가상순위형, 양분선택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7)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과정에서 응답자의 행태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로는 

제시금액에 관계없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동일하게 응답하는 지속성 편의(persistent bias), 첫 번째 

제시금액을 기준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조정하는 정박편의(anchoring bias), 첫 번째 제시금액을 대상재화

의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두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오’로 응답하는 비용기대편익(cost 

expectation bias), 첫 번째 제시금액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두 번째 제시금액에도 긍정응답을 유지하게 

되는 긍정응답편의(yes-saying bias) 등이 있다(Chien et al, 2005; 김재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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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파이크모형(spike model)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 유도 과정에서 많은 응답자가 전혀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영(0)의 지불의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의 지불의사만을 허용하는 

log-normal 모형, weibull 모형, turnbull 모형 등의 추정함수를 적용하기도 한다(Hanemann, 2012).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에서 영(0)의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비중이 비

교적 크기 때문에 영(0)의 지불의사 응답자를 추정에 포함시키면서 표본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양(+)으로 추정되는 모형이 요구된다(Kriström, 1997; Kwon et al., 2012; Kim et al., 2015).

스파이크모형은 Kriström(1997)이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지불의사가 없거나 음의 지불의사를 가

진 응답자의 추정 지불의사를 영(0)으로 처리하는 모형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Kriström(1997)과 Kim et al.(2015)을 원용한다. 스파이크모형에서는 WTP의 누적분포함수 

⋅  ,   를 로지스틱(logistic) 함수로 추정할 때 WTP가 0이 되는 스파이크 값을 추정

하여 스파이크 값 이하의 WTP를 0으로 처리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

로 공변량의 계수를 추정한다. 스파이크 모형에 있어서 WTP=A,   일 때 WTP의 누적분포

함수는 식(8)과 같이 정의된다(Kriström, 1997; K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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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8)에서 스파이크는 1/ln(1+exp(a))로 정의되며9), 1.5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이용할 

경우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을 위한 로그우도함수는 식(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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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oper et al.(2002)는 1.5경계양분선택형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김재홍·김승남(2013)과 Kim et 

al.(2015)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9) 스파이크 값은 모형에서 추정된 WTP가 0 이하인 표본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전체 표본 중 지불의사가 전

혀 없는 응답자 비율과 유사하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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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번째 응답자의응답이


   번째 응답자의응답이


   번째 응답자의응답이


   번째 응답자의응답이


   번째 응답자의응답이


   번째 응답자의응답이

응답 형태 중 하한금액을 먼저 제시했을 때 ‘no’라고 응답하는 경우 [
  ]와 상한금액과 하

한금액에 모두 지불의사가 없는 [
  ]가 가능하지만 이들 경우에는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지 

3번째 설문을 실시하여 약간의 지불의사는 있다고 응답하는 [
  ]와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
  ]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상기 로그우드함수에서 [

  ]와 [
  ]는 제외된다.

 와  은 각각 상한제시금액과 하한제시금액의 누적분포를 의미하며, 은 스

파이크 값의 누적분포이며 추정치는 
  의 비율과 유사하게 추정된다. 추정된 WTP의 평균

은 추정함수에 제시금액만 사용될 경우  lnexp로 계산되며, 제시금액 외

의 다른 공변량이 포함되면 평균값에서 계산된 공변량 값과 상수의 합을 a로 하여 계산한다.

3. 조사 설계와 분석 자료

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 금액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5경계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만19세~69세의 국내거주 일반국민이며, 전국 16개 시도

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추출방법으로 1,1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Access Panel을 이용한 온라

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95%이다. 설문조사는 2022년 3월28

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사전문기관인 트렌드앤드리서치(주)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정확성

을 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 참여진을 포함한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건부가치측

정법의 제시금액을 비롯하여 일부 설문 문항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설문내용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사항, 대형화재 위험인식도, 소방안전 관련 지식수준, 기관 및 

개인의 신뢰수준, 소방안전 관련 정보역량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다중이

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유도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불의사유도 설

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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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의사 유도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1.5경계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이용시

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하여  ∼  ( 은 하한제시금액,   는 상한제시금액)의 비용을 매월 

가구당 지불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응답자를 2개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하한금액

(  )을 먼저 제시하고 지불의사 질문에 ‘yes’로 응답하면 상한제시금액(  )의 지불의사를 추가

로 질문하며, ‘no’로 응답하면 추가질문 없이 면접을 종결하며, 다른 집단의 응답자에게는 상한제

시금액(  )의 지불의사 질문에 ‘yes’라고 응답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no’라고 응답하

면 하한제시금액(  )의 지불의사를 추가로 질문한다. 셋째, 두 집단 모두에서 하한제시금액(  )

에 ‘no’로 응답한 경우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지 또는 하한제시금액보다는 낮으나 약간의 지불의사

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1.5경계양분선택형 질문에 적용된 제시금액의 범위( ∼  )는 사전 예비조사결

과를 기반으로 200~500원, 500~1,000원, 1,000~2,000원, 2,000~3,000원, 3,000~5,000원, 의 5개 수

준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응답유형은 하한금액제시 집단에서는 (yes-yes), (yes-no), (no)의 3가지, 

상한금액제시 집단에서는 (yes), (no-yes), (no-no)의 3가지, 하한금액제시 집단에서 (no)인 경우 추

가질문에 의해서 (no-yes)와 (no-no)의 2가지, 상한금액제시 집단에서 (no-no)인 경우 추가질문에 

의해서 (no-no-yes)와 (no-no-no)의 2가지가 가능하지만 하한금액제시 집단의 (no-yes)와 상한제

시 집단의 (no-no-yes), 하한금액제시 집단의 (no-no)와 상한금액제시 집단의 (no-no-no)는 동일

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개 유형의 응답이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식(9)의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모형 로그우도를 적용하여 최우추정법(MLE)

으로 지불의사금액(WTP) 함수를 추정한다. 

3) 분석자료

다음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00명의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성 50.9%, 여성 49.1%이고, 

연령대 분포는 50대(22.8%), 40대(21.5%), 60대(19.2%), 20대(18.5%), 30대(18.0%) 순으로 나타나 실

제 연령별 인구분포와 비교할 때 30대 표본이 약간 과소표집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분포는 실

제 지역별 인구분포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 분포는 대졸 이상의 표

본이 다소 과다표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온라인조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학력이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에 편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간 가구

소득 분폰 4~6천만원대가 2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4천만원(23.0%), 6~8천만원(18.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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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조사 표본분포

                          (단위: 인, %)

구분 총 사례수 1,100 (100%) 총 사례수 1,100 (100%)

성별
남 560 (50.9%) 자녀

유무
있음 620 (56.4%)

여 540 (49.1%) 없음 480 (43.6%)

연령대

19-29 204 (18.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0 (21.8%)
30-39 198 (18.0%) 전문대학 졸업 151 (13.7%)
40-49 236 (21,5%) 대학 졸업 592 (53.8%)
50-59 251 (22.8%) 석사 이상 117 (10.6%)
60-69 211 (19.2%)

지역

서울 211 (19.2%)

연간
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111 (10.1%)
경기・인천 359 (32.6%) 2000-4000만원 미만 253 (23.0%)

경상권 265 (24.1%) 4000-6000만원 미만 259 (23.5%)
충청권 117 (10.6%) 6000-8000만원 미만 208 (18.9%)
전라권 102 ( 9.3%) 8000-1억원 미만 162 (14.7%)

강원・제주  46 ( 4.2%) 1억 이상 107 ( 9.8%)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759 (69.0%)
실업자  80 ( 7.3%)

비경제활동상태 261 (23.7%)

<표 3>은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공변량 모형의 변수에 대한 정의와 각 변수별 기술통계량

을 제시한 것이다. 지불의사 추정을 위한 1,100개 표본의 기술통계량은 남자가 50.9%,평균 연령은 

44.9세, 평균 교육수준은 고졸 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은 336.6만원, 자녀수는 1.02명 이었다. 화재

관련 의사소통의 중요도 인식수준은 5점 만점에 3.843점으로 비교적 화재 관련 의사소통이 중요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직간접 화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2.5%

였고, 개인적, 공적 수준의 다양한 신뢰수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79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공변량 모형의 변수 정의와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의 정의
전체표본 (N=1,100) 예상

부호평균 표준편차

성별(SEX) 남성=1, 여성=0 0.509 0.500 -

연령(AGE) 만 나이(단위: 세) 44.858 13.485 +

교육수준(EDU)
초졸 이하=1, 중졸 이하=2, 고졸 이하=3,

전문대졸 이하=4, 대졸 이상=5
3.554 1.016 +

월가구소득(HINC) 응답가구의 월평균소득(세전)(단위: 백만원) 3.366 1.521 +

자녀수(CHILD) 응답가구의 자녀수 1.023 1.021 +

의사소통(COMM)
화재 관련 상호의사소통 중요도 인식 수준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 =5)
3.843 0.806 +

화재경험(FEXP)* 과거 화재경험 여부(있음=1, 없음=0) 0.225 0.417 +

신뢰(TRUST)
다양한 분야의 신뢰수준의 평균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 =5)

2.790 0.655 +

제시금액(PRICE) 지불의사 제시금액 -

* 화재경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적으로 화재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함.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는 “귀하께서는 가정이 
아닌 집단시설(예.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직접적으로 화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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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 함수 추정 시 예상되는 공변량 계수의 부호는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제시금액과 성

별은 음(-), 나머지는 양(+)으로 예측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제시금액이 높을

수록 수용의사는 낮아지기 때문에 제시금액의 부호가 -(음)으로 추정되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까

지 다용이용시설의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 추정연구는 한 편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공변량의 예상부호에 대한 설정근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도시주변지역

의 산불위험 저감정책을 위한 비용공유나 지불의사를 분석한 해외연구(Loomis et al., 2002; Kapal 

et al., 2007; Monroe et al., 2004; Bonita et al., 2011;  Penman et al., 2016; Sáncheza et al., 2022)

의 결과는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높고, 위험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저

감 행위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지불의사의 차이는 대상재화에 따

라 다양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저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성이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의 

화재피해에 대한 민감도가 남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들의 경우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의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불의사에 대

한 연령의 효과는 대상재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화

재경험 등 지불의사에 +(양)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

문에 예상부호는 +(양)으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공적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불하는 다

용이용시설 화재저감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김상운·도수관, 2022) 지불

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 관련 의사소통의 중요도 인식 수준과 직간접 화재 경험은 

위험인지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지불의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Monroe 

et al., 2004; Sáncheza et al., 2022).

Ⅳ.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모형의 추정결과와 경제적 편익 

1. 모형 추정결과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 CVM 모형 추정에 사용된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해 저감 지불의

사금액의 제시금액별 응답분포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긍정응답(‘yes’)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과 유사하였으나, 제시된 금

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 1,100명 중 344명이며 전체 표본의 31.3%로 일반적

인 환경재 관련 CVM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낮은 편이었다.10)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자 중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20.9%이고 조금은 지불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10.4%로 조사되었다.  

10) 도심트랙킹 조성 연구(김재홍·김승남, 2013)의 경우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 비율은 82.3%, 해양생물 보

전 연구(최경란 외, 2022)의 경우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 전체 비율은 51.8%이지만 시도별로는 

27.3%~93.2%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재화의 입지에 따라 응답자의 편익이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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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 (1.5경계 스파이크 모형)

(단위: 인, %)

제시금액

집단별
응답자수

첫 번째 질문에서   제시 경우 첫 번째 질문에서   제시 경우

 

(하한)
 

(상한)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예


  

아니오
-아니오


  

200원 500원 110 69(28.2) 17(12.7) 24(14.0) 78(23.3)  3( 7.1) 29(16.8)

500원 1,000원 110 54(22.0) 25(18.7) 31(18.1) 76(22.7)  6(14.3) 28(16.2)

1,000원 2,000원 110 42(17.1) 33(24.6) 35(20.5) 63(18.8) 17(40.5) 30(17.3)

2,000원 3,000원 110 44(18.0) 24(17.9) 42(24.6) 65(19.4)  8(19.0) 37(21.4)

3,000원 5,000원 110 36(14.7) 35(26.1) 39(22.8) 53(15.8)  8(19.0) 49(28.3)

계 245(100) 134(100) 171(100) 335(100) 42(100) 173(100)

<표 5>는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모형의 추정결과와 평균 WTP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금액의 계수는 사전 예측과 동일하게 음(-)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지불

의사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파이크 추정치는 0.225이며 95% 신뢰구간은 [0.200~0.251]로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 0.209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균 지불의사금액(WTP)는 가구당 월 3,283.129원 추정되었으며, Krinsby & Robb(1990) 방법으로 

계산된 WTP의 95% 신뢰구간은 3,023.286원~3,542.714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5> 다중이용시설 화재피해 저감 1.5경계 스파이크 모형 추정결과 및 평균 WTP

변수
추정계수

계수 표준오차 p 값

상수 1.239 0.073 0.000***

제시금액 -0.455 0.022 0.000***

스파이크 0.225 0.013 0.000***

로그우도 1,349.639 - -

Chi-Sq 2,699.277 - 0.000***

표본크기 1,100

평균 WTP(원/월) 3283.129 132.507 0.000***

WTP 95% 신뢰구간 [3,023.286~3,542.714]

주1: ( )의 수치는 t 값이며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p<0.01)
주2: 평균 WTP는 가구당 월 평균 WTP를 의미하며, 이 값과 표준오차는 천원 단위로 추정된 값을 원 단위로 수정해 제

시함
주3: 95% 신뢰구간은 몬테칼로 기법(Krinsky and Robb, 1986)을 따라 5,000번 반복하여 계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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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금액 외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의 추정결

과 및 평균 WTP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11) 공변량 모형의 추정결과에서도 4개 모형 모두에서 

제시금액은 제시금액만 사용한 모형의 추정계수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4개 모형 모두에서 여성의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여성이 남

성보다 소방안전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이들 변수가 포함된 2개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 부분에서 전술하였지만 표

본에 고학력 집단이 다소 과다 표집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력이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불의사 추정의 편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수가 많을수

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은 자녀가 많을수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가구소득이 포함된 모든 모형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또한 

화재 관련 상호의사소통 중요도 인식 수준(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과거 화재경험이 있을 경우, 개

인 및 기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

형화재 예방정책을 위한 위험정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주장한 박기묵 외(2022)와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의 중요성을 조사한 김상운·도수관(2022)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표 6> 1.5양분선택형 스파이크 공변량 모형 추정결과 및 평균 WTP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0.515  0.300* -0.762  0.374** -0.997  0.384*** -1.283  0.140***

제시금액 -0.463  0.023*** -0.479  0.024*** -0.480  0.024*** -0.481  0.026***

성별 -0.322  0.119*** -0.344  0.120*** -0.359  0.121*** -0.373  0.159**

연령 0.007  0.005 0.005  0.006

교육수준 0.042  0.062 0.050  0.071

자녀수 0.154  0.069** 0.157  0.057*** 0.098  0.041**

월가구소득 0.093  0.041** 0.099  0.038*** 0.076  0.036**

의사소통 0.232  0.075*** 0.229  0.074*** 0.222  0.081***

화재경험  0.689  0.151***  0.703  0.152*** 0.687  0.166***

신뢰  0.371  0.091***  0.399  0.091*** 0.363  0.116***

스파이크(SE) 0.220(0.013***) 0.213(0.013***) 0.213(0.013***) 0.213(0.013***)

로그우도 1,335.196 1,312.976 1,313.184 1,314.324

Chi-SQ 2,670.393 2,625.952 2,626.367*** 2,627.457***

표본크기 1,100 1,100 1,100 1,100

평균WTP(원/월)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3,270.424
132.822***

[3,010.093 ~
3,530.755]

3,226.690
129.263***

[2,973.334 ~
3,480.045]

3,220.785
128.648***

[2,968.635 ~
3,472.935]

3,223.887
129.081***

[2,970.888 ~
3,476.886]

주1: * p<0.10, ** p<0.05, *** p<0.01; |t| 값은 t의 절대값을 의미함 
주2: 평균 WTP는 가구당 월 평균 WTP를 의미하며. 천원 단위로 추정된 값을 원 단위로 수정해 제시함

 

11) 공변량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상기 <표 3>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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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의 경제적 편익추정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모형과 스파이크 공변량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위험 저감의 연간 총편익 추정치와 2020년 대형화재피해(재산피해액 및 인명피

해) 및 소방안전 재정부족액 추정치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가구당 월 평균 WTP에 12개월을 

곱해서 연간 가구당 평균 WTP를 계산하였으며, 2020년 인구 총조사 기준의 가구수를 곱하여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위험 저감(현재 수준의 1/2 수준)의 연간 총 편익을 구하였다. 2020년 대형화재피

해는 2021년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에서 인용하였으며, 연도별 소방안전 

재정부족액은 허등용·구균철(2020)의 추정치를 인용하였다.

<표 7>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현재의 1/2 수준)의 평균 편익 추정결과

모형
평균 WTP 

추정값
(원/가구/월)

가구수*
(2020년 기준)

연간 
총 WTP
(억원)

2020년 
화재피해**

소방안전 
재정부족액

***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모형

3,283.129 20,349,567 8,017.23
[전체 화재피해]

재산피해: 6,005억
-사망: 365명

 -부상: 1,917명
[대형화재]

재산피해: 1,313억
-사망: 62명

 -부상: 170명

22년: 4,127억
23년: 4,529억
24년: 4,954억
25년: 5,405억
26년: 5,867억
27년: 6,340억

1.5경계
양분선택형
스파이크 

공변량모형

모형1 3,270.424 20,349,567 7,986.21

모형2 3,226.690 20,349,567 7,879.40

모형3 3,220.785 20,349,567 7,866.50

모형4 3,223.887 20,349,567 7,872.57

*: 가구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www.kosis.kr)
**: 소방청(2021). p146. 표 AC3 인용
***: 허등용•구균철(2020). p85. <표 3-12> 인용.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을 현재수준의 1/2로 저감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는 가구당 평

균 월 3,220~3,283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가구수를 고려한 총 지불의사금액은 연간 

7,867~8,017억에 이른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화재위험 저감으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한 비용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연간 총 지불의사금액이 2020년 대형화재 재산피해액의 6배 수준이란 

것은 사망 및 부상 등 인명피해를 화폐화하지 않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재안

전에 대한 욕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방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방인원, 소방시설, 소방교육, 소방안전의사소통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소방안

전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안전 재정부족액이 2022년 4,127억 정

도이고 매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세(가

칭) 등 목적세 형태로 국민의 추가 세부담이 요청된다. 추가 세부담은 국민의 지불의사가 없을 경

우 조세저항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화재안전(특히 다중이용시설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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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는 소방안전 관련 재정부족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결과는 

충분한 수준의 소방안전재정이 확보가 국민의 소방안전을 답보할 수 있다면 국민은 소방안전에 

대한 충분한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화재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재를 포함한 대형화재는 계속 증가하고화

재피해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복적인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같은 사후수습도 중요하지만, 화재 등 재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가 요청된다. 현재까지 소방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소방안전시설 재정비, 안전규제 정책 개선, 

대형화재의 위험의사소통 등에 관한 규범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체계적인 소방방재시스템

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방안전재정의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허등용·구균철, 2020)

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목적세의 지불의사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의 저감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다양한 지불의사유도 방법 중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

모형과 1.5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 공변량모형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저감에 대한 

지불의사 결정요인과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결정요인은 여성의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고, 연령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또한 화재 관련 상호의사소통 중요도 인식 수준(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과거 화재경

험이 있을 경우, 개인 및 기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스파이크모형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3,283원으로 추정되었고, 공변량 모형의 가구

당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모형에 따라 3,220~3,270원으로 추정되어 공변량 없는 모형에서의 추

정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간 총 지불의사금액은 7,867~8,017억 수준으로 2020년 기준 화재피해 중 재산피해금액 

6,005억보다 많은 수준이고 대형화재 재산피해액의 6배를 상회하고 있다.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

해를 화폐액으로 산정한다면 화재피해액이 총 지불의사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결

과는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의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이 추정되는 향후 소방안전 재

정부족액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소방안전이 확보된다면 국민들은 추가 세부담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의 저감에 대한 지불의사 그 자

체가 소방안전 관련 신규 조세의 지불의사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기존 조세 체계

에 소방안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소방정책 개선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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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중이용시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 유도 설문지

A. 다중이용시설 화재 현황

최근 10년간(2011~2020) 연평균 화재건수는 42,332건, 인명피해 2,215명(사망 309명, 부상 1,907명), 

재산피해 4,765억3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화재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형화재의 증가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특히 

사망)가 높은 이유는 비상통로 등이 적절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고, 취침, 음주 등 

피난능력을 떨어뜨리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3,049건의 원

인은 부주의 41.1%, 전기적 요인 37.9%, 방화등 기타 21.0%로 나타나 일반 건축물 화재 원인에 비하여 

부주의는 다소 낮고 전기적 요인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부주의가 가장 중요한 화재 원인입니다.

B.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자 필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

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다중이용시설 업주 및 관계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2. 소방기관의 정기점검 강화

3. 이용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4. 소방시설과 인력의 보완

C. 필요재원을 위한 <화재안전부담금> 신설

귀하와 가족구성원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다소간의 비용 지불에 동의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가구는 향후 30년 동안 매월 소정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

상적으로, 가구당 일반 화재보험의 경우, 월 3000원~ 2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문항을 귀하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귀하 가구는 그 소득을 여러 용도(식비, 의복

비, 주거비 등)로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신 후 응답해 주십시오. 

A형  

E1. 귀하의 가구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피해를 현재의 절반(1/2)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

월 1회 (    최저     )원을 ‘화재안전부담금’으로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 [E2로 가십시오] ② 없다  ─▶ [E3로 가십시오]

E2.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매월 1회 (   최고        )원을 ‘화재안전부담금’으로 내실 의향이 있습

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3.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까?

① 조금은 지불할 의사가 있다 ②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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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E1. 귀하의 가구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피해를 현재의 절반(1/2)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

월 1회 (    최고     )원을 ‘화재안전부담금’으로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 [E4로 가십시오] ② 없다  ─▶ [E2로 가십시오]

E2.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매월 1회 (   최저        )원을 ‘화재안전부담금’으로 내실 의향이 있습

니까?

① 있다  ─▶ [E4로 가십시오] ② 없다  ─▶ [E3으로 가십시오]

E3.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까?

① 조금은 지불할 의사가 있다 ②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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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the Amounts of Public's Willingness-to-pay 
to Reduce the Risk of Fire in Multi-use Facilities

Kim, Jae Hong

Doh, Soogwan

This study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and the amounts of public's 

willingness to pay for reducing fire risk in multi-use facilities using the 1.5 bounded dichotomou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t was estimated that women's 

willingness to pay was significantly higher, the higher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age and education leve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mutual communication related to fire,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pay. The average 

monthly WTP per household is estimated to be 3,220 to 3,283 won according to the model, and 

the total annual WTP is 7,867 to 8,017 billion won, which is more than 6,005 billion won in fire 

property damage as of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rectly show that the public is willing to 

pay for additional tax burdens if at least fire safety is secured, given that the public's willingness 

to pay to reduce the risk of fire in multi-use facilities exceeds the estimate of future fire safety 

financial shortages.

Key Words: Multi-use Facilities Fires, Large Fire, Willingness To Pa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ocial Disaster


